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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9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제71차 회기

에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을 주석과 함께 잠정 채택하였다.

ILC가 잠정 채택한 28개의 원칙 초안은 무력충돌과 관련한 환경보호의 문제를 무

력충돌 상황 뿐 아니라 무력충돌 이전과 종료 후로 시간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방적 및 사후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권법과 환경법의 개념

및 원칙들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무력충돌법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논의의 취약

점을 보완하며 보호의 범위 및 조치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나아가 무력충돌의 현

대적 양상을 고려하여 국가 뿐 아니라 비국가행위자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ILC가 2019년 채택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과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의 국제사회의 논의의 발전 동향

과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회독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ILC에서의 논의와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의 국가 논평을 중심으로 동 초안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 제1회독 초

안은 원칙이라는 형태와 비구속적 문구의 사용, 인권법 및 환경법 원칙의 도입,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논쟁과 수정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 초안은 무력충돌시 환경보호 규범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한 국가들의 논평과 수정 방향은 향후 무력

충돌 관련 환경규범의 발전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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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는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를 장기작업계획에 포함하고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1)

2013년 ILC는 동 주제를 새로운 작업 주제로 채택하였으며, 스웨덴 국적의 마

리 야콥슨(Marie G. Jacobbson) 위원을 특별보고자로 지명하였다. 야콥슨 특별

보고자는 2014년, 2015년, 2016년에 3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2) 야콥슨 위원

의 임기 만료로 인해 ILC는 2017년 새로운 특별보고자로 핀란드 국적의 마르

자 레흐토(Marja Lehto) 위원을 지명하였으며, 레흐토 위원은 2018년과 2019년

에 2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3) 두 명의 특별보고자의 5개의 보고서를 바탕

으로 논의를 진행한 ILC는 2019년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원칙 초안

(Draft principles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을 주석과 함께 잠정 채택하였다.4) ILC는 제1회독 초안을 유엔 총회

에 보고하였으며, 사무총장을 통하여 유엔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수합하기로

결정하였다.5)

환경은 무력충돌의 ‘침묵의 피해자’이다.6)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

듯이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는 대체로 장기적이고 심각하며 회복불가능

하다.7) 이러한 환경피해는 사회의 효율적인 재건을 저해하며,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영역과 주요한 생태계를 파괴한다.8) 베트남에서의 미군의 고엽제 살포

1) GA Res 66/98 (2011). UN Doc A/66/10 (2011), Marie Jacobss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Annex E, pp.351-368.

2) 제1차 보고서: UN Doc A/CN.4/674 and Corr.1 (2014); 제2차 보고서: UN Doc

A/CN.4/685 (2015); 제3차 보고서: UN Doc A/CN.4/700 (2016).

3) 제1차 보고서: UN Doc A/CN.4/720 and Corr.1 (2018); 제2차 보고서: UN Doc

A/CN.4/728 (2019).

4) UN Doc A/74/10 (2019), Chap. VI, paras 58-71.

5) 본래 국가들의 검토의견 수집기한은 2020년 12월 1일이었으나, Covid-19으로 인하여 2020

년 제72차회기는 2021년으로 연기되었고, 검토의견의 수집기한도 2021년 6월 30일로 연장

되었다.

6) Rosemary Rayfuse, “War and the Environment: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2 (2013), p.1.

7) Asit K. Biswas,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long-term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war”, in J. E. Austin & C.E. Brunch (eds),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War:
Legal, Economic, and Scientific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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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에 대한 자각으로 국제사회는 무력충돌시 필요 이상

의 환경파괴를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규범을 형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1976년에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

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이하 ‘환경변경기술금지협약’)이 채택

되었으며, 1977년 채택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

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이하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는 환경보호에 관한 두 개의 조항(제35조 제3항 및 제55조)이 포함되었다. 그

러나 이들 조약은 엄격한 요건과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효적 역할을 제대

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9) 또한 국제환경법이 미성숙한 시기

에 채택된 이들 조약은 법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대부

분인 오늘날의 무력분쟁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10)

이후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정유시설 폭격은 무력충돌이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1994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무력충

돌시 환경보호에 관한 군사매뉴얼 및 지휘지침(Guidelines for Military

Manuals and Instruct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Time of

Armed Conflict, 이하 ‘ICRC 군사매뉴얼 및 지휘지침’) 마련의 계기가 되었

다.11) 그러나 무력충돌시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발전적 논의를 담은 동 지침

은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기존 인도법의 수정 또는 발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12) 이후에도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전쟁범죄 행위 중 하나로 자

연환경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제8조 제2항 나(4))를 규정하는 등의 규

범적 발전이 있었지만, 1999년 코소보에서의 열화우라늄탄의 사용과 같은 실제

사례는 무력충돌시 환경보호의 어려움과 절실함을 재확인할 뿐이었다. 한편

8) UN Doc A/CN.4/674 (2014), para 1.

9) 이용호, “전시 환경의 보호와 그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 제47권 제2호 (2002), 82-86면;

이춘선, “국제법상 무력충돌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 : 유엔 ILC의 제1독회 초안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 (2020), 274-280면.

10) UN Doc A/CN.4/674 (2014), para 7.

11) GA Res 47/37 (1992), para 4. UN Doc A/66/10 (2011), p.353, para 12.

12) Rayfuse, supra note 6, p.3. Michael Bothe, Carl Bruch, Jordan Diamond, David Jensen,
“International Law Protecting the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Gap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92, Iss. 879 (2010), p.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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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엔환경기구(UNEP)는 무력충돌시 환경보호를 국제인도법 뿐 아니라

국제형사법, 환경법 및 인권법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를 발간하며,

12개의 권고 중 하나로 ILC가 무력충돌시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존 법규범의

명확화와 성문화, 확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13)

이러한 가운데 ILC가 작업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원칙 초안은 환경보호

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과 발전적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ILC가 잠정 채택한 28개의 원칙 초안은 무력충돌과 관련한 환경보

호의 문제를 무력충돌 상황 뿐 아니라 무력충돌 이전과 종료 후로 시간적 범

위를 확대함으로써 예방적 및 사후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

경법 및 국제인권법 개념과 원칙들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무력충돌법에서의 환

경보호에 관한 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며 보호의 범위 및 조치를 폭넓게 다루

고 있다. 나아가 무력충돌의 현대적 양상을 고려하여 국가 뿐 아니라 비국가행

위자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글

은 ILC가 2019년 채택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과 주석의 내용

을 중심으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의 국제사회의 논의의 발전 동향과 쟁점

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회독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Ⅱ), ILC에서의 그동안의 논의와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의 국가논

평을 중심으로 초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한다(Ⅲ).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결론에서는 초안의 향후 발전 방향과 국제법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Ⅳ).

Ⅱ.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의 주요 내용

ILC가 채택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서론에서는 범위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는 무력충돌 이

전 환경보호와 관련된 지침과 무력충돌 이전, 무력충돌 상황, 무력충돌 발생

종료 후 어느 한 시기와 관련된다 하더라도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무력충돌 상황에 적용 가능한 원칙, 제4부는 점령상황

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제5부는 무력충돌 종료 후에 적용 가능한 원칙을

13) UNEP, Protecting the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An Inventory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2009),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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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다. 이하 개별 원칙 초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범위 및 목적과 방법론

원칙 초안 1은 시간적 범위(ratione temporis)와 물적 범위(ratione

materiae)를 담고 있다.14) 동 원칙은 이 초안이 무력충돌 이전, 무력충돌 상황

또는 무력충돌 종료 후라는 시간적 단계(temporal phase)를 나누어 다루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초안 문구에서 ‘또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원칙이 세

개의 시간적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15) 시기적으로 무력

충돌 이전, 무력충돌 상황, 무력충돌 종료 후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방법론은

동 주제의 제안 단계에서부터 제시되었다.16)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의 무력충

돌 관련 환경보호 논의가 무력충돌 발생 중의 상황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극

복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시간적 단계에 따른 접

근법은 ILC 위원들과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17) 그러나 실제 환경보호의 맥

락에서 무력충돌 이전, 무력충돌 상황, 무력충돌 종료 후라는 시간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8) 따라서 주석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세 개의 시간적 단계가 겹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19) 물적 범위는 ‘환경보호’와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석은 무력충돌에 있어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동 초안의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

다.20) 한편 특별보고자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무력충돌 발생에 기여하거나 원

14) Daft Principle 1 (Scope): The present draft principles apply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fore, during or after an armed conflict.

15) UN Doc A/74/10 (2019), Chap. VI, para 71; Text of the draft principles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and commentaries thereto: 이하,

“Commentary” 라 한다.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 para 1.

16) UN Doc A/66/10 and Add/1 (2011), pp.351-368; UN Doc A/CN.4/674 (2014), paras

58-59.

17) UN Doc A/CN.4/685 (2015), para 18, para 23. 이에 따라 2015년 ILC 문안위원회

(drafting committee)는 특별보고자가 제안한 원칙 초안을 세 개의 시기적 단계에 기초하

여 부(Part)를 나누어 배치하고 전체 틀을 잡았다. 한편 2018년 레흐토 위원이 점령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안함에 따라, 점령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부가 추가되었으며,

서론적 성격을 갖는 원칙을 담은 제1부를 더해 제5부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18)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독 초안과 관련 주석의 채택을 환영하며, 제6위원회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UN Doc A/C.6/74/SR.30 (2019), paras 63-64.

19) Ibid. 또한 단계적 접근방법이 위원회의 유엔 총회 제6위원회의 논의의 결과물임을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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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 문화재 보호에 관한 문제, 특정한 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 난민법 관련 문제는 논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1)

원칙 초안 2는 동 초안의 목적이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를 향상하기 위함

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2) 이 원칙은 기존의 관련 규칙이 환경보호에 미흡

하다는 평가를 내포한다.23) 특히 시간적 범위의 확장을 통한 증진을 꾀하는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예방조치’는 무력충돌 이전과 무력충돌 상황에 관련

되며, ‘구제조치’는 주로 무력충돌 종료 후와 관련된다. 나아가 주석에서는 국

가들이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무력충돌이 끝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

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24)

2. 일반원칙 및 무력충돌 이전 환경보호

1) 환경보호를 향상시킬 조치 및 보호구역의 지정

원칙 초안 3은 국가가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5) 제1항은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를 상기

시키고 있으며, 제2항은 실효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원문

을 보면 제1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담는 표현(shall)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원칙 초안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2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 para 3.

21) UN Doc A/CN.4/674 (2014), paras 64-67. 반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무력충돌시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의 경우, 제3부에서 독성 무기, 생물 무기, 화학 무기, 제초제의 사용 등

특정 무기와 관련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22) Draft Principle 2 (Purpose): The present draft principles are aimed at enhancing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including through

preventive measures for minimiz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and through remedial measures.

23) M. Jacobsson & M. Lehto,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Ongoing Work”,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 No. 1 (2020), p.32.

2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 para 2.

25) Draft Principle 3 (Measure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1. States shall, pursuant to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ake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other measure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2. In addition, States should take further measures, as appropriate,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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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장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의무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의 예시로 입법・
행정・사법적 및 기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가들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석은 제1항이 이러

한 모든 경우와 조치를 포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26)

반면 제2항은 ‘추가 조치(further measure)’ 및 ‘이에 더하여(in addition)’라는

표현을 통해 제1항에 명시된 기존 의무를 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27) 따라

서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 표현(should)을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인 추가 조치로는 최근 국가들이 군사작전지침에 환경보

호와 관련된 명시적 지침을 두고 있는 관행과 국제기구의 관행을 참고할 수

있다.28)

원칙 초안 4는 국가가 협정 또는 여타 방법으로 환경적 및 문화적으로 중요

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9) 국제법상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환경법 발전의 초창기였던 1970년대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 작성 당시 생태적인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을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30) 따라서 원칙 초안

4는 특정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국제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발전된 관행에 착안하고 있다.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에

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비무장지역과 중

립지역이다. 한편 동 초안은 보호구역 지정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지만,

비국가행위자가 관련된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환경적

및 문화적 중요성’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주석은 향후 발전

을 위한 의도된 표현이라고 설명한다.31) 그러나 ‘문화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ILC는 환경적 중

26)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3, paras 2-3.

27)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3, para 12.

2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3, para 13.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시도하고자 한 UNEP의 Greening the Blue Helmets: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UN Peacekeeping Operations (Nairobi, 2012)과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및 Department of Field Services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동환

경정책(joint environmental policy) 등이 있다.

29) Draft Principle 4 (Designation of protected zones): States should designate, by

agreement or otherwise, areas of major environmental and cultural importance as

protected zones.

3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4, para 3.

3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4,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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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문화적 중요성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서도 문화유산지역 선정 관련 10가지

지표 중 ‘문화적 및 자연적’ 지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32)

2) 무력충돌 관련 군대주둔에 관한 협정 및 평화활동

원칙 초안 6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무력충돌 관련 군대주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조

항에는 예방적 조치, 환경영향평가, 회복 및 정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

시로 들고 있다.33) 이 원칙에는 군대주둔에 있어 ‘무력충돌 관련’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데, 무력충돌과 관련 없이 파견된 군대의 경우는 제외됨을

의미한다.34) 동 원칙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소재국과 군대 주둔에 있어 환경보

호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보고자

도 인정하듯이 이에 대한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수반되지는 않고 있다.35)

따라서 권고적 표현(should)에 의도된 바와 같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관련

하여 영국은 2014년 유엔 총회 제6위원회 논평을 통해 군사계획에 있어 환경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36) 따라서 주석

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동 원칙은 이러한 발전을 ‘인식’하고 ‘장려’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7) 한편 동 원칙 주석에는 관련 관행으로 한국과 주한

미군이 2001년 체결한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양해각서가 언급되어 있다.38)

3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4, para 6.

33) Draft Principle 6 (Agreements concerning the presence of military force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greements concerning the presence of

military force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Such provisions may include preventive

measures, impact assessments, restoration and clean-up measures.

3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6, para 1.

35) Jacobsson & Letho, supra note 23, p.34.

36) 박기갑, 김자영, 김현정, 박진아, 임예준, 안태희, “2014년 제66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작업

현황과 제69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 제41호 (2014), 204면.

37)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6, para 2.

3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6, para 3. 그러나 한국과 주한미군이 체결한 특별양해각

서는 기본적으로 선언적 성격이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 환경법에 따른 처벌이 규

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공유에 있어 비대칭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오염자 부담

원칙이나 예측 가능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이나 사후 감독권이 배제되는 등 여

러 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한 문제로는, 채영근, “SOFA 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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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초안 7은 무력충돌 관련 평화활동(peace operation)에 관여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가 해당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

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환경적 결과를 예방, 경감 및 구제할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39) 동 원칙은 다양한 시기적 단계의 평화

유지활동을 포함하지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40) 동 원칙은 국가 및 국제기구, NATO 등에서 평화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인식하고, 예방, 경감 및 구제할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반

영하고 있다.41) 한편 원칙 초안 7은 군대주둔에 관한 원칙 초안 6과 구별되는

데, 평화활동은 무력충돌 관련 군대주둔에 관한 협정과 달리, 반드시 군대나

병력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인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42)

평화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평화에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 환경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 원칙 또한 최근의 평화활동 후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을 고려하는 ‘바람직한’ 일부 동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

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3) 원주민을 위한 환경보호와 인간의 이주

원칙 초안 5는 원주민과 환경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원주민이 거주하는 영토의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무력충돌 종료 후 무력충돌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을 정하고 있다.43) 동 원칙은 이러한 조치들은 원주민들과의 협의와 협조를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 (2005), 371-403면; 심영규,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 제53권 제2호

(2008), 173-206면.

39) Draft Principle 7 (Peace operations):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olved in

peace operation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shall consider the impact of such

operations on the environment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mitigate and

remediate the negative environmental consequences thereof.

4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7, paras 1-2.

4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7, para 5.

4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7, para 8.

43) Draft Principle 5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f indigenous peoples):

1.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e event of an armed conflict, to

protect the environment of the territories that indigenous peoples inhabit.

2. After an armed conflict that has adversely affected the environment of the

territories that indigenous peoples inhabit, States should undertake effective

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with the indigenous peoples concern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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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자체적인 리더십 및 대표기관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44)

포함 여부부터 논란이 많았던 동 원칙은 결국 기존의 관련 문서의 표현을 참

고로 하여 최종 채택되었다.45)46) 한편 주석은 관련국이 원주민의 땅과 영토에

서 군사적 활동 전에 원주민들과 실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 이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30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47) 제2항은

무력충돌 종료 후 원주민 거주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다 용이하

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석은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참여할 권리

를 보장함과 함께 원주민과 거주하고 있는 영토와의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spiritual), 문화적 및 기타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48)

원칙 초안 8은 무력충돌과 관련한 인간의 이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환경

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49) 동 원칙은 분쟁으로 인해 실향민이 된 사람들에 대

한 구제와 함께 환경적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주석은

이 원칙이 국제적 실향과 국내적 실향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

다.50) 동 원칙은 국내적 실향으로 인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캄팔라 협약(The African Unio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Africa, Kampala Convention)과

기후변화, 재난 등 여러 각도에서 인간 이주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국제 문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51) 원칙 초안 8은 국가 뿐 아니라 국

제기구 및 기타 관련된 행위자 모두의 역할을 강조한다.52)

appropriate procedures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ir ow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taking remedial measures.

4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5, para 1.

45) Jacobsson & Lehto, supra note 23, p.33. 실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던 특별보고자

의 제안은 동 원칙에 담기지 못하였다. UN Doc A/CN.4/700 (2016), para 129.

46) 제1항의 문구는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땅과 영토 및 자원의 생산능력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명시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제29조와 정부가 거주하는 영토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원주민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ILO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No. 169)) 제7조 제4항에 기초하고 있다.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5, para 3.

47)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5, para 6.

4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5, paras 7-8.

49) Draft Principle 8 (Human displacement):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actor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nd mitigat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areas where persons displaced by armed conflict are

located, while providing relief and assistance for such persons and local communities.

5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8, para 1.

51) 제9조 제2항(j).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8, paras 5-6.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논의의 발전과 전망 / 임예준  397

4) 국가 및 기업의 책임

원칙 초안 9는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환경에 손해를 야기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53)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환경에 손해를 야기하는 국가의 국제위

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하며, 환경 자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 제1항은 ILC 국가책임조항 제1조

와 손해배상에 관한 제31조 제1항에 담긴 국가책임의 기본 규칙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책임의 범위는 배상 가능한 환경적 피해의 최저기준(threshold)과 적

용 가능한 일차규칙에 좌우된다.54) 무력충돌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

에는(jus in bello) 뿐 아니라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위

반(jus ad bellum)도 포함된다. 점령상황에서의 국제인권법 위반도 지역인권재

판소의 판례 및 인권조약기구에 의해 확립된 원칙에 따라 국가책임을 성립시

킬 수 있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55) 국제법상 무력충돌로 인한 국가책임

과 환경손해의 배상가능성은 이미 1991년 유엔보상위원회(UN Commission on

Compensation)56)와 2018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

다.57) 동 원칙은 무력충돌 이전, 발생 상황, 종료 후 세 단계 중 한 시기에 국

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제2부에 위치한다.58) 한편 동 원칙은 위법행위를 수

5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8, para 7.

53) Draft Principle 9 (State responsibility):

1.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in relation to an armed conflict, that

causes damage to the environment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which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full reparation for such damage, includ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and of itself.

2. The present draft principl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5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9, para 3.

5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9, para 4.

56) 1991년 유엔보상위원회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직접적인 손실

또는 피해에 환경적 손해 및 자연자원의 고갈을 포함하여 이라크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

궁한 것은 전시 환경적 피해에 대한 배상(reparations)의 획기적인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직접적인 환경피해 및 자연자원의 고갈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지 않고,

대신 배상 가능한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목록을 작성하였다. Decision taken by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 during its third

session, at the 18th meeting, held on 28 November 1991, as revised at the 24th

meeting held on 16 March 1992 (S/AC.26/1991/7/Rev.1), para 35.

57)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Compensation, Judgment, I.C.J . Reports 2018, p.15,

5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9, par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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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책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법한 군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

하는 환경피해의 결과 책임과 배상은 추궁할 수 없다는 점이 남는다. 관련 사

항은 원칙 초안 26의 구호와 지원을 통해 일부 보완되고 있다.

원칙 초안 10과 11은 기업의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와 책임(liability)을

다루고 있다. 원칙 초안 10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서 또는 영토로부터 운영하

는 기업과 여타 사업체가 무력충돌 지역 또는 무력충돌이 종료된 상황에서 활

동할 때 환경보호에 대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행할 것을 보장하는 입법 및 여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그러한 조치에는 자연자원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매되고 구입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59)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권고적 문구로 작성되었다.60) 원칙 초안 11은 국가가 영토내의 기업과

여타 사업체가 무력충돌 지역이나 무력충돌 종료 후 지역에서 활동하다 인간

의 건강을 포함해 환경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적

절한 입법 및 여타 조치를 취해야함을 정하고 있다.61) 여기에는 사실상 기업

과 여타 사업체의 통제 아래 이뤄진 활동이 환경에 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며, 국가는 ‘적절하다면’ 피해자를 위

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와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원칙 초안 10과 달리

원칙 초안 11에는 ‘적절하다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해당 조치가 국내적

차원에서 적용됨을 반영하고 있다. 동 원칙은 국가가 기업이나 다른 기업 또는

그 자회사로 인해 발생한 환경 및 건강 관련 위해의 피해자에게 무력충돌 영

59) Draft Principle 10 (Corporate due diligence):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at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perating in or from their territories exercise due diligence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in relation to human health, when acting in

an area of armed conflict or in a post-armed conflict situation. Such measures include

those aimed at ensuring that natural resources are purchased or obtained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manner.

6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0, para 10.

61) Draft Principle 11 (Corporate liability):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at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perating in or from their territories can be held liable for harm caused by them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in relation to human health, in areas of an armed conflict

or in a post-armed conflict situation. Such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those aimed at ensuring that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erprise can be held

liable to the extent that such harm is caused by its subsidiary acting under its de

facto control. To this end, as appropriate, States should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cedures and remedies, in particular for the victims of such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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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사후적 분쟁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와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다.62)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기업의 상당주

의의무와 책임을 상기한 것은 오늘날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국제법의 관심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군사안보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무력충돌 개입 문제는 언급

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만을 잠재적인 ‘나쁜’ 행위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가들의 지적이 있다.63)

3.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환경보호

1)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자연환경의 일반적 보호

제3부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원칙 중 하나는 원칙 초안

12에 규정된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의 환경에의 적용이다.64) 1899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전문에서 기원한 마르텐스

조항은 구체적인 협약에 의해 규율 되지 않더라도, 확립된 관습, 인도원칙 및

공공의 양심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와 권한 하에 놓인다는 인

도법의 기본원칙으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을 비롯한 다수의

인도법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르텐스 조항은 조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

되지 않은 전쟁의 수단이나 방법이 허용된다거나, 국제관습법 또는 일반법칙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전쟁행위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방지한다.65) 마르텐스

조항을 환경보호에 확장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66),

ICRC는 이미 1994년 군사매뉴얼 및 지휘지침에서 마르텐스 조항 적용을 포함

하였으며, 개정된 무력충돌시 자연환경보호 지침도 규칙 16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67)

6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1, para 6.

63) UN Doc A/C.6/74/SR.30 (2019), paras 63-64; UN Doc A/C.6/74/SR.31 (2019), paras

30-35.

64) Draft Principle 12 (Martens Clause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In cases not cover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environment remains under the protection and authority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derived from established custom, from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from the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6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2, para 2.

66) UN Doc A/C.6/74/SR.30 (2019), paras 63-64.

67) ICRC,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
Ru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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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초안 13은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자연환경의 일반적 보호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68) 제1항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국

제법, 특히 무력충돌법에 따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동 원칙은 인도법 대

신 무력충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석은 인도법은 무

력충돌의 일부로서 희생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무력충돌법은 더

넓은 범위로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의 보호뿐 아니라 전쟁 수단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69) 한편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는 무

력충돌 상황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무력충돌법 뿐 아니라 국제환경법, 국

제인권법 등 환경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국제법의 규칙도 포함된다.70) 제2항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5조 제1항을 따르고 있다. ‘주의가 요구된다’는

표현은 군사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경계할 의무가

무력충돌 당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제55조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손상(widespread, long-term and

severe damage)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71) 제3항은 군사목표물과 민간물자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도법 기

본규칙에 근거한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물

자는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대상물로 정의된다. 제3항은 자연환경이 본질적

으로 민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제3항은 ‘has become’ 이

라는 표현을 통해 자연환경도 일시적으로 특정 경우에 군사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72)

2) 자연환경에의 무력충돌법 적용과 환경의 고려

원칙 초안 14는 이미 확립된 무력충돌법 원칙인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 및 공격에 있어 사전주의 원칙을 열거하고, 이를 포함한

68) Draft Principle 13 (General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1. The natural environment shall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law of armed conflict.

2. Care shall be taken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gainst widespread,

long-term and severe damage.

3. No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may be attacked, unless it has become a

military objective.

69)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3, para 4.

7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3, para 5.

7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3, paras 6-7.

7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3, paras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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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법이 자연환경에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73) 열거된 원칙들은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환경 보호와 관련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원칙이다. 주석

은 이들 원칙은 일반적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확립된 원칙들이 어떻게 해

석되어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74) 동 원칙의 목적은 무력충

돌법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닌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75)

이러한 맥락에서 주석은 ‘자연환경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보호의 관점에서’라

는 문구가 무력충돌이나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소개하며, 단순히 무력충돌 기본규칙의 환경에 대한 적용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76)

환경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사목표물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환

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부수적 피해라고 간주할 경우 환경피해는 공격

의 비례성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77) 이러한 맥락에서 원칙 초안 15는

비례성의 원칙과 군사적 필요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 환경적 고려를 참작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8) 원칙 초안 15는 원칙 초안 14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 초안 15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초안 15는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을 담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 중요하다.79) 한편, 주석은 원칙 초안 15

가 군사행동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군사목표물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

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며,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칙을 적

용할 때’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80) 반면 ‘환경적 고

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는데, 이에 대해 주석은 환경에 관한

이해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적 고려’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81)

73) Draft Principle 14 (Application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e law of armed conflict, including the principles and rules on distinction,

proportionality, military necessity and precautions in attack, shall be appli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a view to its protection.

7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4, para 3.

7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4, para 1.

76)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4, para 12.

77) Bothe et. al., supra note 12, pp.576-577.

78) Draft Principle 15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rules on

military necessity.

79)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5, para 3.

8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5, para 4.

8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5, pa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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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력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보복의 수단으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이 금지됨을 규정한 원칙 초안 16

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5조 제2항의 문구와 동일하다.82) ILC는 동

원칙과 관련하여 민간주민 또는 민간인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6항과의 관계와 환경에 대

한 보복 금지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의

적용 여부를 논의하였다.83) 원칙 초안 16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환경이나 그

일부가 보복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으므로

무력충돌법 기본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며, 환경에 대한 보복 금지가 국제

관습규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이 규칙의 존

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따른 조약상 의무로

서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84) 한편 동 원칙이 제55조 제2항을 그대로 따

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마치 이 조항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적 지위

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국이 아닌 국가나 해당 조항에 유보 또는 해석

선언을 한 국가도 구속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85) 실제 동

조항에 해석선언을 한 영국이나 미국은 보복 수단으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금지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86) 이러한 맥락에서 주

석은 원칙 초안 16의 의미를 “보복으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 금지는 제1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인 174개 국가들만 구속한다. 적용에 있어서의 일부 국가

의 선언 및 유보는 사례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87) 동 원칙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은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을 다루는 제2추가의정서에는 제1추가

의정서 제55조 제2항에 상응해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된 문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원칙 초안 17은 군사적 목표가 아닌 이상 협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적 및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고

82) Draft Principle 16 (Prohibition of reprisals): Attack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by way of reprisals are prohibited.

83)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6, para 2.

8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6, para 4.

8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6, para 5.

86) 박기갑, “2015년 제67차 회기 UN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0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 제43호 (2016), 159면.

87)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6,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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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88) 원칙 초안 4와 달리 원칙 초안 17의 보호구역은 협정에 의

해 지정된 구역만을 의미하며,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아닌 공격으로부터의 보

호에 방점이 있다.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협정은 평시나 전시 모두 체결될 수

있으며, 비국가행위자의 합의, 일방적 선언 등을 모두 포함한다.89) 보호구역으

로 지정함에 따른 법적 효과는 협정에 명시된 보호구역의 기원과 내용 및 형

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력충돌 상황에서 이러한 협정 체결과 보호구역

준수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소한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격시 비례성의 원칙이

나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를 무력충돌 당사자

에게 인지시키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 및 구제조치의 맥락에서

도 의의가 있을 수 있다.90)

원칙 초안 18은 자연자원에 대한 약탈(pillage) 금지와 그 적용 가능성을 재

확인하고 있다.91) 자연자원의 불법적인 착취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심화시키

고, 피해 지역에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탈 금지

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92) 약탈 금지는 이

미 무력충돌법 및 국내법, 군사매뉴얼 등에 명시되어 있다. 제네바 제4협약 제

33조 제2항은 무력충돌 상대국의 영토 또는 점령지에서의 약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제4조 제2항(g)는 약탈 금지가 비

국제적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약탈은 전쟁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하며, 국제관습규칙에 해당한다.93) 한편 무력충돌법상 약탈

금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종류의 재산(property)에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만94), 원칙 초안 18은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자연자원의 약탈로 그 범위가 제

한된다.95) 자연자원에 대한 약탈 금지의 적용가능성은 ICJ의 Armed

88) Draft Principle 17 (Protected zones): An area of major environmental and cultural

importance designated by agreement as a protected zone shall be protected against

any attack, as long as it does not contain a military objective.

89)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7, para 1.

9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7, paras 4-5.

91) Draft Principle 18 (Prohibition of pillage): Pillage of natural resources is prohibited.

9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8, paras 1-2.

93)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8조 제2항 (b)(xvi), (e)(v). J.-M.

Henckaerts & L. Doswald-Beck,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I:
Ru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Rule 52, pp.182–185.

94) ICRC commentary (1987) on Additional Protocol II, Art. 4, para 2 (g), para 4542. ICRC

commentary (1958) to Geneva Convention IV, Art. 33, para 2.

9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8,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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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96) 금지

하는 약탈 행위는 행위 주체에 있어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조직적

인 약탈과 개인 행위에 모두 적용되지만 반드시 무력이나 폭력을 수반하는 것

은 아니다.97) 자연자원의 약탈은 무력충돌 지역이나 무력분쟁 후에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불법적인 착취라는 광범위한 맥락의 일부분이다. 원칙 초안 18은

무력충돌 상황을 다루는 제3부에 위치하지만, 점령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98)

4) 환경변경기술의 금지

원칙 초안 19는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또는 격심한 효과를 미치는 군

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인 환경변경기술 사용에 관여하지 아니할 국가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99) 동 원칙은 1976년 환경변경기술금지협약 제1조 제1항을

따른다. 이 협약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환경변경기술은 자연과정의 고의적 조작

을 통하여 생물상, 암석권, 수권 및 대기권을 포함한 지구의 또는 외기권의 역

학, 구성 또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동 원칙은 ‘국가는 그

가 부담하는 국제의무에 따라서’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변경기술협약

당사국의 경우 협약 의무에 따라서, 또는 국제관습법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한다.100) 한편, 환경변경기술금지협약은 국가만을 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적대적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

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인도법에 대한 ICRC의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의 파괴를 무기로 사용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며,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 적용된다고 하였다.101)

96) 동 판결은 우간다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착취한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 Reports 2005, p.168, para 24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8, para 3.

97)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8, para 4.

9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8, para 8.

99) Draft Principle 19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States shall not engage in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having widespread, long-lasting or severe

effects as the means of destruction, damage or injury to any other State.

10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9, para 2.

10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9, paras 3-4. Henckaerts & Doswald-Beck, supra
note 92, Rule 45,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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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령상황에서의 환경보호

제4부는 점령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점령

법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레흐토 특별보고자는 기

존 규칙의 재해석을 통해 점령상황에서의 환경보호에 적용 가능한 원칙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102) 2018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점령상황에서의 환경보호는 당

초 마지막에 배치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1회독 초안

에서는 무력충돌 발생시(제3부)와 무력충돌 종료 이후(제5부) 사이에 배치되었

다. 이는 점령상황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4부에 별도로

점령상황을 제시한 것은 세 단계의 시기적 접근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

령상황의 특수함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103)

주석은 기본적으로 점령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제2부, 제3부, 제5부의 원칙

을 점령상황에 대하여 준용(mutatis mutandis)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04)

원칙 초안 20은 점령당국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세 개의 항을 두고 있다.105)

제1항은 점령당국이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피점령지역의 환경을 존중 및

보호하고, 피점령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환경적 고려를 참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원칙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에서 점령군이 점령지역의 공

공질서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해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착안하고 있

다.106) 제2항은 점령당국이 피점령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해

102) Jacobsson & Lehto, supra note 23, p.38. 지금까지 점령상황에서의 환경보호를 구체적

으로 언급한 문서는 1992년 리오선언이 전부였다는 점에서 점령상황에의 환경보호를 별

도로, 보다 발전적으로 다룬 것은 동 초안의 중요한 의의에 해당한다.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UN Doc A/CONF/151/26 (Vol.1), 12 August

1992, Principle 23.

103) Commentary to Part Four, para 1,

104) Commentary to Part Four, para 7.

105) Draft Principle 20 (General obligations of an Occupying Power)

1. An Occupying Power shall respect and protect the environment of the occupied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tak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ccount in the administration of such territory.

2. An Occupying Pow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harm

to the environment of the occupied territory that is likely to prejudic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3. An Occupying Power shall respect the law and institutions of the occupied

territor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may only introduce

changes within the limits provided by the law of armed conflict.

106)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0,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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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끼칠 수도 있는 피점령지역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07) 제1항의 일반적 의무와 연관된 제2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점령지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등의 인권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08) 제

2항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5조 제1항과 관련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지

만, ‘건강 또는 생존’을 언급한 제55조 제1항과 달리 ‘건강과 안녕’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건강과 안녕’의 의미는 현 세대의 건강과 안녕은

후 세대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한 환경에 좌우됨을 상기

한 WHO 헌장의 개념과 존엄하고 안녕한 삶을 허용하는 질적으로 좋은 환경

에서의 자유, 평등 및 적절한 삶의 조건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재확인한 스톡

홀름 선언 원칙 1을 참고할 수 있다.109)

제3항은 점령당국이 환경 보호에 관한 점유 영토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무력충돌 법률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만 변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법률과 제도’라는 용어는 점령 국가의 국제적 의무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점령의 일시적 특성과 현상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항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의 마지막 구절과 제네바 제4협약의 제64조(형벌법령

개정 관련)에 근거하고 있다.110) 제3항은 무력충돌로 인해 제도가 붕괴된 상황

에서 점령군이 즉각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111) 한편 주석은 점령지의 환경에 관한 법률 및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이 요구될 수 있지만, 점령당국은 국가의 기본 기관에 영구

적인 변화를 도입할 수 없으며, 공적 질서, 시민 생활 및 복지를 고려해야 함

을 강조한다.112)

원칙 초안 21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점령당국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113) 동 원칙 초안의 첫 번째 문장은 ‘점령당국이 점령지역에서 자

107) 원칙 초안 19 제2항은 일부 ILC 위원들의 점령당국은 피점령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지의 제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다만 추상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피점령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침해해

서는 안된다’는 식의 문안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박기갑, “2018년 제70차 회기 유엔 국

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3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 제52호

(2019), 175-176면.

10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0, para 5.

109)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0, para 6.

11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0, para 9.

11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0, para 11.

11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0, para 12.

113) Draft Principle 21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To the extent tha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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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허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문구는 점령지

의 부와 자연자원의 착취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무력충돌법 및 기타 국제법이

정한 한계를 의미한다.114) 동 원칙은 명시적으로 점령당국의 관리 및 사용은

점령지역 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무력충돌법상 여타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115) 원칙 초안 21의 마지막 문장은 점령군이 점유 영토

에서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허용된 경우, 그러한 자원의 지속 가능

한 사용을 보장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의무를 제시한다. 이

요건은 점령당국의 용익권자(usufruct)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1907년 헤

이그 육전규칙 제55조의 공유 부동산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점령군의 의무

에 근거한다.116)

원칙 초안 22는 점령당국이 점령지역 내에서의 행위가 피점령지역을 넘어서

는 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117)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국가의 의무는 이미 확립된 환경법 원칙으로, 특히 자연자원의 공유와 국제

하천 및 초국경적 대수층의 문제에서 강조된다. 이는 ILC가 2001년 채택한 초

국경적 손해예방 및 손실분배에 관한 원칙 초안의 적용범위에 점령상황이 포

함된다는 작업결과에도 근거한다.118)

5. 무력충돌 종료 후 환경보호

1) 평화절차

원칙 초안 23은 제1항에서 평화협정 속에 무력충돌에 의해 손상된 환경의

복구 및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할 것을 권하고, 제2항에서 이를 위한 국제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119) 평화협정이 아닌 평화절차라고 한 것은 정식

Occupying Power is permitted to administer and use the natural resources in an

occupied territory, for the benefit of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and for

other lawful purpose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it shall do so in a way that

ensures their sustainable use and minimizes environmental harm.

11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1, para 1.

11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1, para 3.

116)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 para 7.

117) Draft Principle 22 (Due diligence): An Occupying Power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ensure that activities in the occupied territory do not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environment of areas beyond the occupied territory.

118) 박기갑, 앞의 주 107,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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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협정 체결 뿐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평화절

차를 모두 포괄하기 위함이다.120) 동 원칙은 기존의 법적 의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권고적 표현으로 작

성되었다.121) 실제 최근의 일부 평화협정에는 환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화절차 또는 평화협정 중에 체결된 문서에서 다뤄진 환경 문제에는 당사자

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장려 의무와 책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

이 포함되기도 한다.122) 제2항은 관련된 국제기구가 평화절차를 지원함에 있어

환경적 고려를 할 것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동 항의 국제기구는 평

화협정에 관여하는 유엔의 기구 뿐 아니라 지역기구를 포함하며, ‘적절하다면’

이라는 표현은 분쟁당사자들이 이러한 국제기구의 개입을 반대할 수 있고, 항

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123)

2) 정보 공유와 정보에의 접근 허용

원칙 초안 24의 제1항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무력충돌 종료 후 구제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그러한 접근에 있어 안보적 고려

에 관해 규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124) 동 원칙은 특별보고자가 해양 전쟁잔류물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의무를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정보 공유 및 접근에 관한 환경법 및 인권법의

119) Draft Principle 23 (Peace processes)

1. Parties to an armed conflict should, as part of the peace proces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in peace agreements, address matters relating to the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damaged by the conflict.

2.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where appropriate, play a facilitating

role in this regard.

12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3, paras 2-3.

12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3, para 4.

12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3, para 7.

123)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3, paras 8-9.

124) Draft Principle 24 (Sharing and granting access to information)

1. To facilitate remedial measures after an armed conflict, Stat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share and grant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2. Nothing in the present draft principle obliges a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share or grant access to information vital to its national defence or security.

Nevertheless, that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provid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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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문구를 도입하여 보다 일반적 내용으로 발전되었다.125) 원칙 초안 24는

무력충돌 당사자가 아닌, 보다 넓게 국가와 국제기구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실제 무력충돌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는 제3국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구제조치를 취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동 원칙은 무력충돌법에서 정보 전달 또는 공유

의무를 명시한 여러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126) ‘공유’라는 용어는 국가 및

국제기구가 상호관계와 협력의 수단으로서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하지만, ‘접근

권의 부여’라는 용어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127)

오늘날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문서 및 조약은 적절한 정보의 제공 및 접근

문제에 대하여 인권 관념을 토대로 ‘환경권’의 차원에서 접근한다.128) 개인의

환경정보 접근권은 개인이 위험 물질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10과 국가

입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

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Goal 16, 지역 조약으로 오르후스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등에 규정되어 있다.129) 특히 오르후스 협약은 개인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권리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조약

으로서 국제법상 환경정보의 제공 및 접근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30)

그 밖에도 동 원칙은 유엔 기후변화골격협약 제6조 등 여러 조약에서 정보에

125) Jacobsson & Lehto, supra note 23, p.35.

126) 정보 전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3조(실종자

관련정보 전달 의무); 제네바 제1협약 제16조(포로 정보 전달 의무); 제네바 제2협약 제

19조(조난자, 부상자, 병자 또는 사망자 정보 전달 의무) 및 제42조(의료요원, 종교요원

식별을 위한 신분증 양식 통보 의무); 제네바 제3협약 제23조(포로수용소 지리적 위치

정보 관계국 제공 의무); 제네바 제4협약 제137조(피보호자정보국의 피보호자에 관한 정

보 통지의무)가 있다. 또한 재래식무기협약 제2의정서 제9조 제2항(지뢰, 부비탭 등 기

록 및 정보 활용 관련)과 제5의정서 제4조 2항(정보 기록, 보유 및 전달)도 참고할 수

있다.

127) Commentary to Principle 24, para 6.

128) 심영규, 앞의 주 38, 196면.

129) Commentary to Principle 24, paras 10-11.

130) 심영규, 앞의 주 38, 197면. 동 협약은 환경보호와 인권의 관계 및 실체적 환경권을 인정

하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 과정에의 대중 참여, 사법적 구제절차에서의

접근을 절차적 환경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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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는 규정, 국제기구의 관행과 ICRC 군사매뉴얼 및

지휘지침을 근거로 한다.131)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의무에 대해서는 국

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관련 조항132)과 생물다

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제14조 제1항(c) 등을 참고할

수 있다.133) 동 원칙은 환경법과 인권법의 발전적 원칙을 담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무엇에

대해 얼마나 정보접근과 공유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인지, 국가가 정보를 공유

해야 하는 무력충돌 이후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3) 구제조치를 위한 협력과 구호 및 지원

원칙 초안 25는 무력충돌 종료 후 상황에서 환경평가와 구제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134) 동

원칙은 ‘장려한다(encourage)’는 표현을 통해 관련 실행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평가’는 일반적으로 예방조치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구별된

다. 분쟁 후 환경평가는 주로 건강, 생계 및 안보에 대한 주요 환경 위험을 식

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당국에게 권고하기 위해 수행된다. 주석은

무력충돌의 환경적 영향을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불안

정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역 회복과 재건을 약화시켜 악순환을 촉

발하므로 환경평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135) 또한 이러한 환경평

가가 완료되면 해당 국가의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생태계 재활, 위험 완화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하

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한다.136)

원칙 초안 26은 각국이 무력충돌 동안 야기된 환경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37) 동 원칙 또한 ‘장려한

131) Commentary to Principle 24, paras 12-16.

13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33) Commentary to Principle 24, para 18.

134) Draft Principle 25 (Post-armed 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remedial

measures): Cooperation among relevant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encouraged with respect to post-armed 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remedial measures.

13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5, para 5

136)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5,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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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표현을 통해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한다. 동 원칙은 실제 환경손해가 일

련의 사건에서 올 수 있다는 점, 수년 동안 지속되어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

렵다는 점, 비국가행위자가 참여한 현대 분쟁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책임 배

분이 어렵다는 점, 무력충돌 환경손해는 합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수 있다

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138) 여기서 ‘배상’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

위에 대한 여러 형태의 손해배상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구

호’와 ‘지원’이라는 용어는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제조치

를 포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9) 이 원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과 적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책임을 함께 논의한 레흐토 위원의 제안에 기

초하여, 문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별도의 원칙으로 마련되었다.140)

4) 전쟁잔류물

원칙 초안 27은 무력충돌 종료 후에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야기할 수 있는

유독하고 위험한 전쟁잔류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

다.141) 이 원칙은 육상의 독성 및 유해한 전쟁잔류물 뿐 아니라, 무력충돌 당

사자의 관할 또는 통제 내의 해상 유기 잔류물도 포함한다. ‘무해하게’라는 표

137) Draft principle 26 (Relief and assistance): When, in relation to an armed conflict, the

source of environmental damage is unidentified, or reparation is unavailable, States

are encourag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o that the damage does not remain

unrepaired or uncompensated, and may consider establishing special compensation

funds or providing other forms of relief or assistance.

13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6, paras 1-2.

139)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6, para 4.

140) Jacobsson & Lehto, supra note 23, p.43.

141) Draft Principle 27 (Remnants of war):

1. After an armed conflict,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seek to remove or render

harmless toxic and hazardous remnants of war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that

are causing or risk caus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Such measures shall be

taken subject to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2. The parties shall also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among themselves and,

where appropriate, with other States an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echnical

and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the undertaking of

joint operations to remove or render harmless such toxic and hazardous remnants of

war.

3. Paragraphs 1 and 2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clear, remove, destroy or maintain minefields, mined areas, mines,

booby-traps, explosive ordnance and othe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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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경우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제거 이외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

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42) 제1항의 ‘유독하고 위험한’이라는 용어는 인

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잔류물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인간

이나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전쟁잔류물이 모두 위험하다 볼 수 있지만 모두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험한’이라는 용어가 ‘유독한’이라는 용어

보다 넓다.143) ‘유독한 전쟁잔류물’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상 정의가 없지만, 관

련 연구를 참조할 때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유

독한 또는 방사능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4) 제2항은 제1항에

언급된 전쟁잔류물을 무해하게 만들기 위해 교전당사자 간의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은 협력 당사자에게 새로운 국제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전쟁잔류물이 무해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당사자들이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가치 있

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45) 마지막으로 제3항에는 전쟁잔류물과

관련된 기존의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적 의무를 저해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 원칙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책

임이나 배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146)

원칙 초안 28은 해양 전쟁잔류물이 환경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으로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147) 동 원칙은 무력충돌에 연루된 국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필요성에 근거해 모든 국가들

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148) 관

련된 관행이 아직 발전하고 있는 분야임을 감안하여 동 원칙은 규범적인 ‘협조

해야 한다’보다는 권고적인 ‘협조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49) 해양

전쟁잔류물은 특히 선원과 어부들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부수적 피해를 줄

수 있다.150) 한편 주석은 해양 전쟁잔류물에 관한 책임의 배분이나 손해 배상

14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7, para 2.

143)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7, para 3.

144) M. Ghalaieny, “Toxic Harm: Humanitarian and Environmental Concerns from

Military-Origin Contamination”, Toxic Remnants of War Project, 2013, p.2.

14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7, para 6.

146)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7, para 5, para 9.

147) Draft Principle 28 (Remnants of war at sea): Stat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to ensure that remnants of war at sea do not

constitute a danger to the environment.

148)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8, para 3.

149)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8,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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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히며, 해양법의 다양한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해양에서의 전쟁잔류물이 환경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를 어느 당사자에게 지워야 할 것인지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고

설명하였다.151)

Ⅲ.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의 주요 쟁점

2019년 ILC가 잠정 채택한 제1회독 초안은 국가들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ILC의 논의를 거쳐 수정이 이뤄질 것이다. 동 주제에 대한 그동안의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 제1회독 원칙 초안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 원칙이라는 초안 형태와 비구속적 문구의 사용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은 ‘원칙(principle)’이라는 결과물 형태

를 취하고 있다. 동 주제는 결과물 형태 결정에 있어 제6위원회를 통한 국가들

의 의견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이다.152) 제1부 서론 주석은 동 초안이 원칙이라

는 결과물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동 초안에 담긴 원칙들은 규범적

가치(normative value)가 다를 수 있고, 일부 원칙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다 권고적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153) 원칙은 일반적이

고 보조적이며 구속력이 없다.154) 따라서 원칙이라는 결과물의 형태는 초안 전

15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8, para 6.

15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28, para 7.

152) 임예준, “국제법위원회 최종결과물 형태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제50호 (2018),

119-120면. 2011년 최초 제안 당시에는 골격협약초안(Draft Framework Convention) 또

는 원칙 및 규칙에 관한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 and Rules)이 제시되었고(UN

Doc A/66/10 (2011), Annex E, para 33), 2013년 비공식 논의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지

침(guidelines)이 제안되었다(UN Doc A/68/10 (2013), para 143). 여러 형식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로 최초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의 형태를 제시하지 않았다(UN Doc

A/CN.4/674 (2014), para 172). 이후 다수의 국가가 제6위원회에서 구속력 없는 결과물

의 형태를 지지하였고, 특별보고자는 이에 따라 두 번째 보고서에서 원칙초안이라는 형

태를 제시하였다(UN Doc A/CN.4/685 (2015), para 27).

153) Commentary to Part One Introduction, para 3.

154)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Vol. II (Part Two), para 67, p. 60,

General Commentar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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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쳐 그에 맞는 비규범적인 또는 비구속적인 문구사용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점은 이미 다수 국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무력충돌 관련 환

경보호의 최종결과물의 형태는 조약으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조항

(articles)보다는 원칙(principles)이 적절하다고 논평하며, ‘shall’과 ‘should’와

같은 문구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55) 미국도 특

별보고자가 제안한 일부 초안이 ‘shall’ 또는 ‘must’를 사용하는 명령형으로 작

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표현은 lex lata를 구성하는 명백히 성립된 규칙

에게만 가능하므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에 해당하는 이 주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156) 더 나아가 체코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면서, ‘적용(applic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고 지적하였다.157)

이러한 맥락에서 원칙이라는 결과물의 형태와 부합하지 않게, 권고적 표현

이 아닌 의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원칙 초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원칙 초안 7은 무력충돌 관련 평화활동에 관여하는 국가 및 국제

기구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환경

적 결과를 예방, 경감 및 구제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무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미국은 동 원칙에 대해 ‘should’가 아닌

‘shall’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58) 점

령당국의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에 관한 원칙 초안 22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전반적

으로 제4부 점령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초안들이 기존 점령법에 의해 요

구되는 그 이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59) 그 밖에 무력충돌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협력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정보 공유와 접근 허용에 관한

원칙 초안 24와 전쟁잔류물 제거에 관한 원칙 초안 27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원칙 초안 27의 경우 의무를 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찾을(seek to)’ 의무, ‘노력할(endeavor)’ 의무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의 가능성

이 열려 있다. 그러나 무력충돌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155) 박기갑, “2016년 제68차 회기 UN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1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 제46호 (2017), 250면.

156) 박기갑, “2017년 제69차 회기 UN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2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국제법평론 제49호 (2018), 251면.

157) Ibid., 253면.

158) UN Doc A/C.6/74/SR.31 (2019), paras 30-35.

1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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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관할 지역에서 유독하고 위험한 전쟁잔류물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킬 의

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일부 원칙 초안은 의무를 담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여도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기존 의무의 이행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국가의 기존 의무에 따른 효과적 조치를 강조하는 원칙 초안 3의

제1항이 대표적이다. 대조적으로 제2항의 추가적 조치에서는 권고적 표현

(should)을 사용함으로써 ILC가 작성한 동 초안이 국가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

과할 수 없음을 반영하고 있다.160) 따라서 원칙이라는 최종결과물 형태에 부합

하는 비구속적 혹은 비규범적 표현의 사용은 해당 원칙의 내용이 lex lata인지

lex ferenda인지, 기존의 확립된 의무보다 강화된 또는 새로운 의무를 제시하

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검토 및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인권법과 환경법 개념 및 원칙의 도입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은 인권법과 환경법 개념 및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를 강화 및 확대하

고 있다. 특히 제2부의 무력충돌 이전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과 제5

부 무력충돌 종료 후에 적용되는 원칙들은 인권법과 환경법 논의를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의 맥락으로 재해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점령상황에 관한 제4부도 환경보호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해석하는 과정

에서 인권법과 환경법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무력충돌 관련 군대주둔에

관한 협정에 관한 원칙 초안 6과 무력충돌 후 환경평가와 구제조치에 관한 원

칙 초안 25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평가의 강조, 자연자원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매되고 구입되는 것을 강조한 원칙 초안 10과 점령당

국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보장 의무에 관한 원칙 초안 21, 월경피해

방지를 위한 점령당국의 상당주의의무에 관한 원칙 초안 22는 확립된 환경법

의 개념 및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동 초안은 전반적으로 환경보호와 인간의 건강 및 안녕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 중심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원칙 초안 20 제2항

은 점령당국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및 역할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

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칙 초안 24에서는 ‘환경권’의 개념을 반영

160) Jacobsson & Lehto, supra note 23,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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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정보 접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원칙 초안 8에서

는 인간의 이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실향민의 구제와 지원의

필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161)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 생활하는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강조하는데, 원주민을 위한 환경보호를 직접 규정

한 원칙 초안 5 외에도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원주민의

조상의 땅(ancestral lands)을 포함시키고,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신성한 지

역(sacred area)의 경우 원주민의 권리와 관련됨을 강조하는 원칙 초안 4가 대

표적이다.162)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원주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

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제3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원칙 초안

13의 주석을 통해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범위에 국제인

권법 및 국제환경법 등 환경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국제법 규칙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4년 야콥슨 특별보고자는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주제는 인

도법의 범위를 넘어 인권법과 환경법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63) 당

시 특별보고자는 국제인권법은 무력충돌 상황에도 계속 적용되며, 국제인권법

과 특별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확인한 ICJ의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o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권고적 의견을 강조하여 인용하였다.164) 무력충돌이 조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ILC의 이전 작업도 인권보호 및 환경보호 관련 조약은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계속 적용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인도

법의 특별법(lex specialis)적 지위를 강조하는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접근방식

을 비판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7년 제6위원회에서 동 주제가 무력

충돌시 특별법으로서 적용되는 인도법과 다른 법체계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무력충돌 상황에서 다른 법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

부와 그 범위는 개별 상황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165) 당시 영국

161) 무력충돌과 관련한 인간의 이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환경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

고 있는 문서는 거의 없지만, 이의 문제와 해결에 대한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은 지속되

어 왔다. Jacobsson & Lehto, supra note 23, p.42.

16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4, para 9.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j)는 생물다양성의 보

존 및 지속적 사용을 위해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존중・보존・유
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원칙의 규정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163) UN Doc A/CN.4/674 (2014), para 3.

164)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o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 Reports 2004, p.136, p.178, para 106.

165) 박기갑, 앞의 주 155,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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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도법이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66)

이처럼 발전된 국제인권법과 환경법의 개념 및 원칙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동 초안의 가장 중요한 의의일 것이다. 그리스는 점령법 발전 당시에는 환경보

호라는 관심사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발전적 접근방법에 기

초해 환경법 일반원칙과 국제인권법을 점령상황에 연계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67) 반면 영국은 초안이 다루는 범위가 인권법과 환경법까지 매우

넓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논의의 바탕으로 제시된 다양한 문서들의 법적

권위가 일률적이지 않고, 인용된 일부 문헌은 국가실행을 구성하지 않거나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영국은 이 초안이 환경보호의 범위 밖

에 있는 인간의 건강 및 위생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168) 싱가포

르도 2015년 논의 초기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인도법

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환경법이나 국제인권법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였다.169) 실제 무력충돌 관

련 환경보호의 시간적 범위를 무력충돌 이전과 종료 후로 확장하고 있는 방법

론을 취하는 이상 다른 국제법 체계와의 접목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바

람직한’ 논의는 관행의 부족으로 인한 규범적 지위와 향후 원칙의 실현 가능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법과 환경법 개념 및 원칙을 반

영한 원칙 초안 역시 국가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환경 보호

전체적으로 이들 원칙이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동 초안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별도의 원

칙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범위에 관한 원칙 초안 1의 주석은 ‘무력충돌’에 있

어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170) 일부 원칙은 주석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됨을 별도로 명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기존 규칙은 대부분 국제적 무력충돌

166) Ibid.

167) 박기갑, 앞의 주 107, 181면.

168) 박기갑, “2019년 제71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 결과”, 국제법평론 제55호 (2020), 173-174면.

169) 박기갑, 앞의 주 86, 157-158면.

170)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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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한 경우이다. 예컨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5조 제2항을 따

라 자연환경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공격금지를 명시한 원칙 초안 16의 경우, 비

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율하고 있는 제2추가의정서에는 그에 상응한 규정이 없

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법 규칙에 해당한다는 우려가 있다.171) 실제 제2추가

의정서 작성을 위한 외교회의 당시 보복의 수단으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

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비

국제적 무력충돌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

다.172) 그러나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련 연구자들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의 적용에 관한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 제4조의 기본적 보장의 내용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공격 금지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됨을 설명한다.173)

군사적 목표가 되지 않는 한 환경은 민간물자이며 민간주민의 건강 및 안녕과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주민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공격 금지가 ‘어떠

한 종류의 무력충돌에서도’ 적용되는 국제관습규칙에 해당한다고 한 ICTY의

판결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도 환경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공격은 금지된다

는 입장을 강화시킨다.174) 주석은 동 원칙과 관련된 논란을 인지하나 궁극적으

로 초안의 목적이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며,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의 맥락에서 해당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75)

원칙 초안 19 환경변경기술금지의 경우도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은 그나마 확립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원칙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

용되는지, 비국가행위자의 사용은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된 국제

관습규칙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ICRC의 연구와 달리 일부 국

가들은 원칙 초안 19도 점진적 발전에 해당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176)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대부분인 오늘날의 무력충돌 양상을 고려할 때 비국제

적 무력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환경보호 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

다. 그러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다층적인 행위 주체로 인해 의무 담지자

171)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6, para 7.

172) Stavros-Evdokimos Pantazopoulos, “Reflections on the Legality of Attack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by Way of Reprisals”,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 No. 1 (2020), p.56.

173) Ibid., pp. 56-57. Henckaerts & Doswald-Beck, supra note 93, pp.526-527.

174)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6, para 9.

175)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16, para 10.

176) 각주 101 관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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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및 책임 분배의 문제 등을 고려한 원칙의 마련과 실현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실행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2015년 제6위원회 발언을 통해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논의 진행에 있어 국제적인 무력충돌과 비국제적인 무

력충돌에 적용되는 규칙을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77) 한편 캐리비안 공동

체를 대표하여 발언한 트리나다드 토바고는 국제적 무력충돌시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적용되는 규칙이 항상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ILC의 논의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 보다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였다.178)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원칙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의

적용 여부 또한 제1회독 초안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무력충돌시 환경보호 법규칙의 강화와 한계

전투원의 보호와 점령당국의 의무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무력충돌법에서 환

경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군사적 필요성이 없는 한 적의

재산을 파괴 또는 압류하는 것을 금지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23조(g)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53조의 민간재산에 대한 파괴 또는 압류 금지 규정

이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관습규칙의 기원으로 논의되지만, 환경을

보호의 대상으로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179)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

정서 제35조 제3항과 제55조는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환경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첫 번째 규범적 발전단계에 해당한다.180) 그러나 이들 조항 역시 환경

피해의 높은 기준과 불명확성, 환경을 민간물자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불확정

성,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있어 환경에 대한 피해를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로 간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181)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은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기존 법규범

을 강화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인권법과 환경법의 개념 및 원칙

의 도입은 환경보호에 있어 관련 조치를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무를

177) 박기갑, 앞의 주 86, 158-159면.

178) 박기갑, 앞의 주 155, 251-252면.

179) Rosemary, supra note 6, p.2.

180) UN Doc A/66/10 (2011), p.351.

181) Bothe et. al., supra note 12,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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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하지는 않지만, 기존 무력충돌법의 일반적 의무를 환경보호와 연결하여 해

석함으로써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를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키고 있다. 예컨

대 원칙 초안 3의 주석은 환경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국

가의 의무를 설명하며,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제3항 및 제55조의

명시적 규정 외에도 두 조항에 담긴 의무가 제36조의 무기검토 의무와도 연결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의정서의 관련 의무를 군사교육계획 속에 포함시

키고 민간주민의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보급할 의무를 규정한 제83

조를 통해 환경보호를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는 한편,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전쟁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거나 실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182)

마르텐스 조항의 환경에의 적용을 명시한 원칙 초안 12와 자연자원에 대한

약탈금지와 그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한 원칙 초안 18의 경우 확립된 무력충돌

법 규칙의 환경에의 직접 적용을 확인함으로써 환경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있

다. 나아가 원칙 초안 14 및 15는 무력충돌법 기본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환경

적 고려를 명시함으로써 환경피해를 부수적 피해로만 다루었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한편 기존규칙의 성문법전화는 그의 한계를 그대로 담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5조 제1항의 ‘광범위

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라는 기준은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엄격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으나183), 수정되지 않은 채 원칙 초안 13에 담겨 있다. 또

한편, 원칙 초안 16과 같이 기존 조약 문구를 그대로 도입한 경우에는 동 조항

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있는지, 조약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규범적

지위를 갖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환경보호는 군사적 이

익을 일부 희생하면서 환경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로, 국가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184) 브라질은 동 초안이 국제인도법

의 관련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하여 흠결을 메꾸는

방향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권고적 성격의 결과물

형태에 따라 문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185) 국가들이 기

182) Commentary to Draft Principle 3, paras 5-11.

183) Bothe et. al., supra note 12, p.570, pp.575-576. 성재호, “武力衝突時의 環境保護”, 인도

법논총 제16권 (1996), 167-168면. Carson Thomas, “Advancing the Leg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Protocol I's Threshold of

Impermissihle Environmental Damage and Alternative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2, Issue 1 (2013), p.88.

184) 이춘선, 앞의 주 9, 271면,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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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조약에서 한발 나아간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인정

하고, 이를 원칙으로 받아들여 성문화할 수 있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Ⅳ. 결 론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무력충돌법과 더 나아가

환경보호와의 교차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ILC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다. 선정

당시 대다수의 국가들은 ILC의 작업주제로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186) 러시아는 기존의 국

제인도법에 충분한 정도의 규칙이 존재하고, 무력충돌의 이전과 종료 후는 평

시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

이 충분히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프랑스는 해당 주제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미국은 해당 주제의 범위가 불명

확하며, 그 영향이 환경보호의 맥락을 넘을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ILC의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초안은 구속력이 없는

‘원칙’이라는 형태로 기존의 법규칙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되었다.

일반적으로 원칙, 결론, 지침 등 향후 조약으로의 발전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은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국가관행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법규범의 논의로 국

제법의 점진적 발전의 측면이 강하다.187) 이러한 최종결과물 형태는 관련 주제

논의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들에 있어서는 비

구속적인 형태의 결과물은 이행에 있어 보다 유연한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있

으므로 매력적일 수 있다.188) 실제 원칙이라는 결과물 형태는 구속력 있는 규

범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국제법 또는 국내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하는 주제에서 주로 채택된다.189)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원칙 초안

185) 박기갑, 앞의 주 107, 173면.

186) UN Doc A/CN.4/674 (2014), para 14.

187) 임예준, 앞의 주 152, 128면.

188) Ibid., 130면. Jacob Katz Cogan, “The Changing Form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Work”, in R. Virzo & I. Ingravallo eds, Evolutions in th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ninklijke Brill, 2015), p.288.

189) Sean D. Murphy, “Codification, Progressive Development, Or Scholarly Analysis? The

Art of Packaging the ILC’s Work Product”, in M. Ragazzi e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says in Memory of Sir Ian Brownlie (Martinus
Nijhof, 2013), pp.29-40,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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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6위원회 발언을 통

해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주제의 최종 형태로 원칙 초안이 적절하다는 입장

을 밝히며, 일부 초안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지만, 일부 원칙은 권고적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동 초안이 국가들에게 일

종의 지침이 되어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190)

이 글에서 검토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1회독 초안은 여전히 수정 및

보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제1회독 초안은 비구속적 문구의 사용, 인권법 및

환경법 원칙 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견해,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의 적용 여

부, 기존 무력충돌 상황 환경보호 규칙의 강화와 한계에 대한 국가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ILC의 제2회독 초안이 채택과 국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될 것이다. 최근 관행으로 볼 때 ILC

는 유엔 총회에게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최종 초안을 결의에 첨부할 것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널리 배포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며, 총회는 이와 같은

권고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191) 물론 원칙이라는 작업결과물은 추후

조약으로의 발전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들의 관심이 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C가 채택하고 유엔 총회가 주목하게 될 동 문서는 이후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관행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국가

들의 논평과 수정 방향은 향후 무력충돌 관련 환경규범의 발전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190) UN Doc A/C.6/74/SR.30 (2019), paras 63-64.

191) 임예준,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3호

(2020), 188-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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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the Discourse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 The ILC's Draft Principles

on First Reading

192)Rim, Yejoon*

In 2019, at its 71st session,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provisionally adopted the Draft Principles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together with the corresponding commentaries.

The 28 draft principle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nd post-conflict

measures by extending the temporal phas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an armed conflict. In addition, reflecting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work

counterbalances the weaknesses in discus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xisting rules on the law of armed conflict by covering an extended scope

and measures of protection.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modern armed conflict, the draft principles cover also non-state actors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e article addresses current trends and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focusing on the draft principles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ILC

in 2019 at first reading. After introducing the draft principles and commentaries

thereto, the article considers the main controversies over the content encountered

in discussions at the ILC and in comments raised by States at the Sixth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e draft principles at first reading

can be expected to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oints: using

obligatory phrasing, introduc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law principles,

and applying the draft principles to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ituations.

The ILC draft shows that strengthening the existing rules on this subject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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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an easy task, and has limitations. Nevertheless, the draft principles

may serve to guide practice on the issue; and meanwhile, comments received

from States and revision of the draft may reveal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future rules f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Keywords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armed conflict,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